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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

즉각 이행하라

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.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

일 퇴임한 뒤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. 우리 사회에서 중

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

각한 문제이다.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

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

되기 어렵다. 

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

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

김이수 후보자가 ‘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’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

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.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

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. 대법원과 헌법재

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

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우리 사법 역사에서 ‘빛나는 소수의견’이 재판

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. 지금 

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

인정될 수 없다.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

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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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고 할 수 있다.  

내일(7/18)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

있다.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

있을지 알 수가 없다.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

지도 알 수 없다.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

자 의무이기도 하다.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, 자당의 이해에 골몰

하지도 말고,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

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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